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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



小考



국내 건설수주 추이(’02~’23)

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및대한건설협회, 최근통계청통계오류수정

83.1 

102.4 
94.6 

99.4 
107.3 

127.9 
120.1 118.7 

103.2 
110.7 

101.5 

91.3 

107.5 

158.0 
164.9 

160.5 
154.5 

166.0 

209.0 

230.7 
248.4 

206.7 

162.0 

181.2 

161.2 
164.7 

175.5 

202.5 

186.3 
181.9 

155.6 158.7 

139.3 

120.3 

136.2 

189.5 192.5 

179.5 

164.5 

169.6 

209.0 221.2 

225.5 

18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금액 불변금액(2020년 기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경상)]

-7.0%

-2.0%

3.0%

8.0%

13.0%

18.0%

6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11 14 17 20 23

건설업의 경제성장기여율(%, ’60년이후)







세부 정책 분야(국토개발, 부동산, 건축 입지 관련 外 건설정책 분야) 관계 부처

분야 최근 주요 이슈(일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공정위 고용부

산자부

중기부
지자체

생산체계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후속, 전문 대업종화 등 √ ○

○ 산업구조
• 칸막이식 경직된 산업구조(복수부처∙법률 구속)

• 산업규모 대비 과도한 업체∙면허 수 / 페이퍼컴퍼니∙부실기업
√ ○

○ 공사비
공공

• 공공공사비 부족에 따른 유찰 심화, 표준 품∙단가 적정 이슈 등

•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3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10월) 등
√ √ √ √ ○

민간 • 민간공사 물가변동 배제특약, PF부실, 책임준공 등 √ ○

공기
• 적정공기 산정 기준, 공기연장 비용(장기계속계약 등), 
불가항력 인정 범위 등

√ √ ○

공공조달 • 직접시공, LH 발주기관 이양, 입찰 불공정(로비, 우월적 지위 남용) √ √ √ √ ○

○ 일자리
• 적정임금, 기능인 등급제 확산, 일자리 질 개선, 외국기능인력 유입
확대, 산업 이미지 개선 등

√ √

품질 • 대형사고 후속 품질 규제 강화(R/C 시방기준 강화, 처벌 강화) 등 √ ○

안전 • 안전사고 저감 관련 규제 강화 계속 √ √ ○

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물가변동 시설비 조정 등 √

○ 하도급 •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연동제 확대 등 √ √

불법 행위
• 건설노조 및 건설기계 임대 과정 불법행위(월례비∙현장점거 등)
예방∙방지를 위한 법제화 등

√

건설기술 • 스마트건설 활성화, 신기술∙신공법 확대 육성 등 √ ○

○ 지역건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한계기업 경영자금 지원 등 √ √ ○

해외건설 • PPP 등 고부가가치화, 원팀코리아, 고위급 외교∙ODA 확대 등 √





최근 10년이형철근물가추이 최근 10년레미콘물가추이

시중노임단가 현황(보통인부 기준, 만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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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한건설협회각분기및(사)한국물가정보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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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단종공사업→전문공사업
명칭 변경(’82)

자본금 기준 강화(’82)

일반건설업기술자보유기준, 
전문건설업자본금기준상향(’84)

전문건설업중복취득면허수제한
건설업등록기준상향등(’89)

건설업면허신규발급·갱신주기완화
건설업등록기준(기술인력) 완화(’94)

특수건설업폐지, 건설업면허기준완화,
공제조합출자의무폐지(’97)

일반-전문간겸업제한폐지(’08)

주기적신고제도입(’02)

건설업면허제등록제전환, 일부전문건설업
등록기준완화및겸업제한규정폐지(’99)

건설업추가등록시등록기준완화(’14)

주기적신고제폐지(’16)

건설생산체계개편
(’18~’24)

건설업 면허 동결
(’74~’88년)

주기적 발급
(’88~’97년)

건설업 등록제 전환
(’99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에따른전업급증



주: 취업자당노동생산성= 부가가치/ 취업자수, 부가가치는당해년도실질부가가치(GDP) 사용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국제생산성비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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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업생산노동생산성지수= 산출량지수(불변GDP 지수) / 노동투입량지수x 100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통계DB(검색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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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2022~현재)

건설공사품질·안전강화중심
정책공약

• 부실시공근절, 안전한건설
현장조성 : 
건설공사안전관리체계의
혁신적개선
건설공사품질·안전확보강화
(불공정하도급행위처벌강화)
건설기업산업재해발생률산정
대상확대(전문건설업까지확대)

• (참고1) 주택관련공급, 임대, 
세제개선추진
250만호공급
분양가상한제완화
정비사업·리모델링활성화
임대차관련법령전면재검토
취득세·보유세·양도세인하또는
유예

• (참고2) 지역별213개
개발사업공약
서울9, 경기16, 부산27, 강원8, 대
구10, 충북12, 인천15, 충남10 등

대통령공약 주요정당총선공약(22대 국회, 건설물량 관련 공약 외 직접적 정책 공약 限)

여당 야당

▶건설현장 부당이득, 국민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리

겠습니다.

• 건설사의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따른 형사∙행정처분강화와
건설근로자임금체불등불공정행위방지를위한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의무화

• 건설노조의부당금품요구및수수, 채용강요와건설기계를
이용한공사방해, 정당한사유없는운송거부등불법행위에대한
제재기반마련

• 건설현장에만연한사측의불법하도급, 감리위반, 품질∙안전
규정위반및노측의공사방행, 금품수수, 채용강요, 폭력행사등
노사양측의불법행위에대한단속과수사권한을가진
특별사업경찰제도도입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등개정

▶건설안전 강화, 약자 보호, 스마트건설인프라 구축 등

으로 건설 중흥을 선도하겠습니다.

• 건강하고안전한건설환경조성

‐ 건설공사발주∙설계∙시공∙감리등전과정에서안전대책강화

‐스마트안전장비확대및지역건축안전센터확대설치

‐건설산업에적정임금제도입

‐건설근로자불법고용방지, 부실시공사망사고예방대책강화

• 전문건설업경쟁력회복및건설사업자권익향상

‐ 건설공사 업역간경쟁체제불공정개선, 불합리한직접시공
규제폐지등

‐하도급공사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의무화, 공공공사적정
공사비확보방안마련등

‐건설기계부당금품근절관련제도개선, 건설업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부여, 공공발주처의과도한직접시공확대개선등
공공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의무화추진, 건설시장진입
기준합리적개선, 건설공사하도급적정성심사기준개선등

• 건설경쟁력강화로건설강국중흥

‐ (BIM, OSC 등) 스마트건설기술인프라구축

‐건축, 주택등공공데이터개방추진

‐건축자재품질인증제적용범위확대등

* 자료: 22대총선양정당정책공약집



제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23~2027)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

25개추진방안

① 실력 중심의 공공입찰제도 개편 ⑭ 민간투자사업 및 금융지원 활성화

② 건설업체 평가·관리체계 고도화 ⑮ 기업애로해소 지원

③ 디지털 정보 기반 강화 1^ 고부가가치 PM 활성화 지원

④ 건설산업 업역 구조 보완 1& 엔지니어링 사업여건 개선

⑤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확보 1* 친환경 건설산업화

⑥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공급망 강화 1( ESG 경영체계 강화

⑦ 건설금융 안전망 강화 2) 고급 건설인력 양성

⑧ 건설현장의 법 질서 확립 2! 안정적 인력 수급

⑨ 견실한 건설기업 성장환경 조성 2@ 건설근로자임금보장및근로환경개선

⑩ BIM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2#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안전관리

⑪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모듈화 2$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 안전 확보

⑫ 스마트건설 활성화 생태계 구축 2% 시공 및 자재 품질 제고

⑬ 원팀 코리아 및 패키지 수주 추진

15개중점추진과제

디지털전환(DX)을
통한스마트건설 실현

① BIM 도입으로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

②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모듈화

③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건설Eng. 
산업경쟁력제고

④ 기술 중심의 발주제도 개선·운영

⑤ 업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⑥ 평가 공정성 강화

⑦ 고부가가치 분야(PM) 육성

국민들이 안심할수
있는

건설공사/시설물
안전확보

⑧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책무 강화 및 이행력 제고

⑨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정부지원 확대

⑩ 안전·품질 관리체계 강화 및 친환경 건설 유도

⑪ 시설물 안전·성능 확보 및 신산업 육성

청년등건설기술인
육성

⑫ 전문인력 양성 및 경력 관리체계 개선

⑬ 기술인 교육 서비스 수준 제고

핵심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등건설산업 고도화

⑭ 미래수요에 대응한 R&D 추진 및 상용화 지원

⑮ 데이터 개방, 공사비산정기준 등 고도화



추진년도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자체평가 결과

2022

(2-1-2) 스마트건설 활성화 및 건설Eng 고도화를 통한 건설 생산성 혁신 국정28-2 E

(2-1-3)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건설 고부가시장 진출 확대 국정28-2, 업무3-1 B

(2-2-1)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 및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정07-1, 28-2 B

(5-3-1)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저감 예방 추진 국정28-2 D

(5-3-2)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국정69-5, 69-6 E

2023

(2-1-2)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및 고부가가치인 Eng. 산업 육성 국정28-2, 업무4-2-1, 4-3-1 C

(2-1-3) [핵심] 원팀 코리아 협력을 통한 해외건설 진출 확대 국정28-2, 업무4-4 C

(2-2-1) 건설현장 질서확립 및 위기대응을 통한 건설산업 체질개선 국정07-1, 28-2, 업무4-1-2, 4-2-1 A

(5-3-1)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저감 예방 추진 국정28-2, 업무5-2-1, 5-2-2 D

(5-3-2) 종합적 재난 대응을 위한 건축 안전기준 고도화 국정69-5, 69-6, 업무5-3-1, 5-4 D

2024

(2-1-1)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化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 국정28-2, 업무4-1, 4-3-1

평가미시행
(기간 미도래)

(2-2-1)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기활력 회복 지원 민생, 국정28-2, 업무1-1-3, 4-3-2, 5-3

(2-1-2) 스마트건설∙Eng 고도화 및 입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국정28-2, 업무4-3-3, 5-3

(5-2-1)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 국정69-5, 69-6, 업무5-2, 5-3

(5-2-2)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국정69-5, 69-6, 업무5-2

2022~2024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건설정책 부문) 및 자체평가 결과

건설기술

해외건설

생산체계일자리

건설안전

시설안전품질향상

건설기술

해외건설

생산체계일자리

건설안전

시설안전품질향상

산업진흥

부정개선

건설안전

건설안전품질향상

해외건설

건설기술

* 자료: 연도별국토교통부성과평가시행계획및자체평가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성 과

상호시장진출허용
(40여년간 엄격히 금지된
종합↔전문간 업역 유연화)

A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B

전문건설업대업종화
(다기화된업종통합)

C

주력분야공시제도입실종

1

하청의다단계하도급구조개선실종
(소팀장형, 현장소장형, 채용팀장형)

2

등록기준완화에따른업체수남설
(대안인기술자격외경력요건신설실종)

3

전문건설업보호구간지속상향
[2억 → 3.5억→ 4.3억(~’26년)]

4

건설업종단일화논의실종

5

계속된발주업종적합여부다툼
(개별발주사업별업역갈등반복)

6

한 계



공공기본 조달법(안) – 3대 원칙

최적∙적시조달

재정 효율성
경쟁∙공정∙투명

절차 정당성
국가정책기여

정책 효과성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관급자재 변경 포함 기술제안
허용으로 공사비 절감 허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관급자재 변경 허용

• (변경 完) 개별 탈락자 지급 상한 개선(1.4% → 1.2~2.0%)

• (미변경, 논의중) 설계보상비 총액(現 2%) 상향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 기술자 부족 시 감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적격심사 기준 개정(건산법 등록기준 동일)

적격심사 기준 개정

• 발주청 귀책사유로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 계약 해제∙해지 가능하도록 일반조건 개정

계약상대자 계약 해제∙해지 조건 완화

• 2인 이상이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업무 수행 필요 시
복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유지∙보수공사 복수 낙찰자 결정 허용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를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면 시
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대상 신설



최근건자잿값의가격상승체감수준(’24.6.)

설문 응답내용 비율(%)

공사비
상승
체감
수준

매우심각하다 53.4%

심각하다 38.0%

보통이다 7.9%

미미하다 0.8%

매우미미하다 0.0%

자재
평균
가격

상승률
체감
수준

50% 이상 21.4%

30% 이상~ 50% 미만 44.7%

20% 이상~ 50% 미만 22.6%

10% 이상~ 20% 미만 8.6%

10% 미만 2.6%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3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10월)



아파트붕괴사고재발방지부실시공근절방안

자료: 국토교통부(2023)

건설카르텔혁파방안(’23.12.)

자료: 서울특별시(2022)



건설현장정상화 5대법안(청부입법)

•

•

•

•

•

•

• ① ② ③

•

•

• ①他 ② ①旣발의
②법안부정적



22대 국회 건설 관련 입법 현황(’24.5~11)

6

14

29

20

13

20

1

8

3

13

23

17

23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1일)

22대 국회 개원(5.30) 이후 6개월간
건설 입법 190건, 규제 법안 102건(53.7%) 발의

산업규제법안

“現 속도 입법 시
22대 국회 임기 내
약 800건의
건설규제 입법 추진
예상”

주요 건설규제 입법 내용(일부)

건설산업기본법

• 적정임금제 도입 의무화, 위반 시 행정제재(영업정지 등)

• 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업체만 건설사업관리 도급계약 체결

임금채권보장법
• 하도급자 임금체불 시 원도급자 대위변제금의 신속 징구를

위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회수

도로교통법 •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교 시간 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너지비, 운송비, 노무비 등)

• 징벌적 손해배상제 5배 고정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원칙적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 시 작업중지권 부여

국가및
지방계약법

•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 발생, 고용노동부 요청 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구 분 입법단계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안
제출前

법률안 준비
①입법 준비 → ②법률안 입안 → ③국회 법제실 검토(임의) → 
④법률안 비용추계(예산상 비용 발생 시)

①법률안 입안 → ②관계부처와 협의 → ③당정협의 → ④입법예고
→ ⑤규제심사 → ⑥법제처 심사 → ⑦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⑧대통령 서명 및 부서→ ⑨ 법률안 제출

법률안
제출後

국회 상임위 심사
1)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3) 검토보고

4) 대체토론
5) 소위원회 심사
6) 위원회 의결

법사위체계‧자구심사 법안 체계 및 자구 심사

전원위원회 심사 전원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본회의 심의 및 의결

법률안 공포‧재의요구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및 재의 요구

국회-정부 법률안 발의 및 가결 건수 비교(사회全분야)

구 분
법안 발의 건수 가결 건수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의원입법(A) 321 1,144 1,912 6,387 12,220 16,729 23,047 25,027 119 461 517 1,352 1,663 2,793 2,890 2,747

정부입법(B) 581 807 595 1,102 1,693 1,093 1,094 831 537 659 431 563 690 379 305 212

비율(A/B) 0.6배 1.4배 3.2배 5.8배 7.2배 15.3배 21.1배 30.1배 0.2배 0.7배 1.2배 2.4배 2.4배 7.4배 9.5배 13.0배



他산업육성∙진흥사례(이외개별산업육성을위한정책활동多, 소부장등)

첨단산업 비 전 세부과제

반도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신규 국가산단 포함)

•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 투자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

이차전지
2030년 이차전지

세계 1위 도약

•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 20조원 투자(~’30년)

•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

•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 지원

•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K-NIBRT 등 시설 활용)

미래차 미래차 글로벌 3强 도약
•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

• 「미래차전환특별법」 제정

로 봇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2조원 투자

•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OTRA Invest Korea, 국가첨단전략산업법등

직접재정지원

인허가타임아웃제

첨단특화단지지정
용적률인센티브등

기업규제지수및
첨단산업영향평가

사내대학, 
특성화대학(원) 확대

정책펀드, 보증등
유동성공급

세액공제확대
통상지원강화

전력, 용수등인프라
우선설치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

② 제1항에따른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5. 중소건설업및중소건설용역업의육성대책

“입찰 참여기회 확대外 정책 미흡”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대한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중소건설사업자에대한지원시책을수립∙시행할수있
다.

② 관계행정기관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장
은제1항에따른중소건설사업자지원시책의시행에적
극협조하여야한다.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지원을위한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중소건설사업자를지원하기위하여
필요하면건설공사를발주하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에중소건설사
업자의참여기회확대와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것을
요청할수있다.





건설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현상 발생

최근 건설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생산성이 얼마나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2024), 건설환경변화에따른공사기간영향분석

작업불능일증가
• 안전/품질점검으로인한생산성저하
• 주말, 휴일작업제한으로인한생산성저하

민원/노조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 도심일수록민원이발생할확률급격증대
• 노조파업의경우지하층형틀작업공사에미치는영향력큼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 저하

• 전체작업자중외국인근로자 80% 이상
• 숙련되지않아작업속도가느리고생산성이낮아공사기간
증가

인력수급 부족 등
• 층수가낮거나동수가 1~2개인작은규모의공사는
작업자를구하기어렵고, 사이클이원활히진행되지못함

레미콘 85제 레미콘 토요일 휴무 미세먼지 타워크레인 휴가 작업중지권 강화 안전점검 강화 …

최근 생산성
저하 수준
설문 결과

큰변화 없음

1%
0~5% 감소

5%

5~10% 감소

18%

10~20% 감소

18%
20~30% 감소

38%

30% 이상감소

12%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17.12.)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18.10.)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22.7.)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23.7.)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
근본적변화방향"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생애주기단계별 기술로드맵"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술·인프라환경구축"

"민간주도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최근 SOC예산추이(예산현액기준) 중앙정부SOC 시설사업건설비(설계+감리+공사비)추이

자료: 기획재정부각년도결산기준, SOC 예산의경우교통및물류,국토및지역개발예산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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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33.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금액

물가변환1(소비자물가, 2020=100)

물가변환2(건설공사비지수, 2020=100)

자료: 기획재정부열린재정, 엄근용(미발간), SOC분야결산서로본건설산업의위기와대응방안내용활용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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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금액

물가변환1(소비자물가, 2020=100)

물가변환2(건설공사비지수, 2020=100)



공공공사 매출 비중별 영업이익률 추이(토목건축공사업, 전수조사)

* 주: 건설매출비중80% 이상기업기준

3.65%

3.95%

3.69%
3.79%

3.33%
3.41%

3.30%

3.56%

2.72%

1.22%

2.55%

3.00%

3.19%
3.33%

3.01%
2.84%

2.68%
2.79%

1.72%

1.23%

1.97%

2.28%
2.43%

2.08%

2.30%

2.51% 2.50%
2.65%

1.12%

-0.15%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공공사 매출 비중 0~20%

공공공사 매출 비중 40~60%

공공공사 매출 비중 100%

공공공사 공사비 적정성 관련 설문 결과(’24.8.)

공사비 적정성 수준

최근 3년 낙찰제도별 평균 실행률 vs. 업계 요구 적정 실행률

구분
10억
미만

~50
억원

~100
억원

~3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1,000
억원 이상

실제
실행률

93.7% 93.4% 94.0% 95.9% 95.0% 96.8% 95.9%

적정
실행률

85.5% 85.9% 86.2% 87.5% 86.6% 88.5% 87.7%



綜合

비과학적예산
추정·편성에
따른예산부족

기획
(계획)

복수사유가중첩된
설계·예정가격
과소산정

설계

가격경쟁위주
입·낙찰제도
장기운영고착

발주
(계약)

추가예산확보난해로
계약변경기피, 
추가비용미지급

시공

과학적인
예산 산정 미흡

기획~계획단계
사업비 추정의
부정확성 미인정

예산 절감 중심의
각종 공사비 관리
절차 운영

사업 채택을 위한
예산 임의 조정,
고의 누락 등

표준품셈및표준시장
단가, 조사·견적가와
실행품·단가간괴리

설계기준 미비에
따른 가격 작성
일관성 미확보

소규모 건설공사
저가·과소설계

(제비율 계상의 한계)

가격 조사 및
결정방법 미흡

법정 의무 비용 등
각종 비용 미계상
또는 과소 계상

도입 취지를 벗어난
감액 중심 공사원가
검토제도 운영

사업 발주를 위한
공사비 임의 조정

사업규모·특성을
반영한 적정공기·
공사비 산정 한계

노임 및 품 할증
미적용, 일부 적용

예정가격 기초금액
부당 산정

고정된 낙찰하한률
및 가격경쟁 유도

(적격심사 등)

도입 취지에 반하는
가격 위주 평가방식
(종심·종평제, 기술형)

낙찰률 적용 배제
대상 비목 확대에
따른 직접비 부족

공기연장 비용지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미흡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금액 조정
에 따른 추가비용
감액 지급

발주자 업무
계약상대자
부당 전가

···



연도별 계속비 대상사업 추이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만족도 조사
%, ’24.6 설문조사결과(266개社)

민간공사 물가변동 배제∙제약 특약 경험有∙無
%, ’22.7(1차), ’24.6(2차)설문조사결과(340개社)

3.8%

6.5%

보통

27.4%
불만족

35.3%
매우불만족

27.1%

, 매우만족

, 만족

6.5%

경험있음

93.5%

, 경험없음



전산업과건설업의부채비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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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 건설업

*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용현황(’24년예시)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60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60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5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5

……





日, 제3차 담당자 3법 개정(2024년) 전체 개요

인프라 정비 담당 산업∙지역경제 지킴이인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종사자 확보∙생산성 향상∙지역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담당자(종사자) 3법 개정

공공공사 품질확보법 개정(정부 입법) 건설업법∙공공공사 입찰 적정화법 개정(의원입법)

종사자확보
(건설업
매력도
증진)

처우개선

• 임금지불 실태 파악, 필요한 시책

• 능력에 따른 처우

• 다양한 인재의 고용관리 개선

• 표준노무비 확보와 적정한 지급

• 건설사업자 처우 확보(개선)

가격전가
(노무비감액방지)

• 슬라이드 조항의 적절한 활용
(변경계약)

• 자재 급등분의 전가 원활화(적정한 지급)

일하는방식개혁
∙

환경정비

• 휴일 확보 촉진

• 학교와의 연계∙홍보

•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예정가격 산정

• 공기 덤핑 방지(적정공기) 강화

• 공기변경의 원활화

생산성향상

• ICT 활용(데이터 활용 및 연계)

• 신기술의 예정가격 적정 반영 및 활용

• 기술개발의 추진

• ICT 지침, 현장관리 효율화

• 현장기술자, 배치 합리화

지역
대응력
강화

지역건설업등의
유지

• 적절한 입찰 조건 등을 고려한 발주

• 재해 대응력 강화(J/V 방식∙산재보험 가입)

(참고)

• 공공공사 품질확보법 등의 개정

‐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더 나은 대처 촉진(Top-down)

• 건설업법∙공공공사 입찰 적정화법 개정

‐ 민간공사를 포함한 최저 룰의 상향 조정(Bottom-up)

공공발주
체제강화

• 발주담당직원 육성

• 광역적인 유지관리

• 국가로부터의 조언∙권고 [입계법 개정]

• 측량 자격 유연화[측량법 개정]



日지자체별 입찰계약 적정화 추진 현황 결과
’23년 홋카이도 시공시기 평준화률 현황 예시

“日 국토교통성의 경우 주요 정책에 대해
법률에 의거 매년 정책 실효성 여부 평가”

* 자료: 국토교통성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제도 안내 홈페이지 구성 사례

“공정위,주요정책별일목요연한정책홍보체계구축을통해
정보접근성∙정책순응도향상유도우수”

웹사이트 제공 정보(예시)

기업거래정책 -하도급

기본개념

주요내용

관련제도

제도개선사항

법위반시 제재

보도자료

심결례

자료실

상습 법위반사업자



주 : PSCPF(Public Construction Productivity Fund), GFA(Gross Floor Area), GTS(Growth and Transformation Scheme), PIP(Productivity Innovation Project), PSG(Productivity Solutions Grant), OLS(Off-site Levy Scheme), IAS(Investment Allowance 
Scheme), DfMA(Design for Manufacturing and Assembly)

인력



21대국회발의「건설안전특별법」제정입법내용中적정 공기·공사비 발주자 제공 관련 사업 단계별 절차(안) 

구 분

①
설계단계

공공 공사(3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자)적정공기·비용산정

민간 공사(30억원 이상 건축공사)

(설계자) 적정공기·비용산정

(발주자) 설계자가 적정 공기비용 미산정 시 직접 산정

②
인·허가
단계

(발주자)적정 공기·비용(예정가격)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 제출

해당 내용 심의·검토 진행

(발주자)적정 공기·비용에 대한 개략적인 적정값 제출

해당 내용 심의·검토 진행

공사기간
·공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위원회 또는 사업담당부서

• 단, 조달청 원가검토 대상 제외

공사기간
·공사비

• (100억 이상) 「건축법」 위원회 심의

• (100억 이하) 인허가 기관 담당부서 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③
공사계약
단계

(발주자)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예정가격에
심의·검토결과 반영(의무)

(시공자)공사기간·예정가격을검토한후입찰제도
(종심제등)를통한입찰절차거쳐낙찰·계약

(발주자)공사계약 전 심의·검토결과를 반영한
적정 공기·비용 적정값 안내

(시공자)적정 공기·비용에 대한 의견서 작성 후
공사계약 체결

④
착공단계

-
(발주자) 인·허가기관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시공사 계약서 등)에 시공사 의견서 첨부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적용 논리

고질적하도급문제의원천차단

부실시공해소

풍부한 해외 선진 사례

대기업∙중앙부처정책기조동조

• (연방) 총공사비 12% 이상
직접시공

• (州) 일부 州(OR, NY)의 경우
30~50% 직접시공

•공공공사 70% 이상 직접시공
(선행연구 결과)

• 70% 이상 직접시공비율 요구
사례 존재

• ’16년 이후 직접시공 의무
부여

해외사례의 현실

미국

•대기업과州∙카운티단위

소재지역건설기업의 공존
특성에따라

지역(중소)건설업보호
목적직접시공의무부여

독일

•공종별분리발주가의무화
되어있고

건설업면허다기화
산업특성

프랑스

•분리발주를통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억제목적
(대기업의문어발식확장
허용경제특성)

일본

•중층하도급폐해방지

•건설업종사자확대유도
차원(직고용유도에따른
노무비감액지급관행방지) 
직접시공의무부여

예상 문제점

①

지역건설업 활성화 역행

일부 전문업종의 역내 시장 퇴출 불가피

②
위장직영(약정시공) 조장

내국인 수급이 어려운 RC공종,
철구공장 가공이 요구되는 철강구조물 등

③
과도한 직접시공 비율 부담

행안부 규정 보다 +10% 과도한
부담 부여로 역차별 발생

④
업역 갈등 재점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청 지정 요구 등
생산체계 개편 후 완화된 업역 갈등 재점화

∙∙∙∙



건설 관련 주요 정보화 시스템 간 중첩정보 현황(일부, CWS 중심소개, 개별시스템별별도입력의무부여)

세움터
(착공신고)

나라장터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하도급공사정보
시스템(SCWS)

하도급지킴이

2. 도급계약

◎ ◎

도급금액

• 도급계약(총공사)
• 당차년(장기계속)

계약연월일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예정)연월일 ◎

◎ ◎ 도급금액 ◎

직접시공금액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

보증금

보증종류 ◎

◎ 보증금액 ◎

◎ 예치방법 ◎

◎ ◎

도급업체

• 대표사
• 구성원(공동도급)

상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



英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전략 사례

민간협력기관인 영국 건설리더십 위원회(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 CLC)

생산성향상→ 건설산업발전핵심Key평가→ 건설생산성25% 향상목표[英GDP 2%(약76조원)절감]

Better Preparation
(더 나은 준비)

생산성 17% 향상

Better Building
(더 나은 건설)

생산성 7% 향상

Better Business
(더 나은 비즈니스)

생산성 2% 향상

•계획+리더십(113억 ￡절감)

•조기통합팀 운영(81억 ￡절감)

•공급망 개선 프로그램
(73억 ￡절감)

•사용성과 운영 고려 설계
(34억 ￡절감)

•모듈/현장효율(28억 ￡절감)

•멀티형/교육 등 인력 재구성
(54억 ￡절감)

•품질 향상(45억 ￡절감)

•중소기업 비즈니스 편의성/
디지털화(22억 ￡절감)

•자본 활용성 제고
(6억 ￡절감)

•생산성 데이터 활용성 제고

인프라 건축 주택 유지보수

건설 상품별 자본(Capital), 노동(Labor), 자재(Materials) 투입요소
비중/특징 차이로 상품별 생산성 향상 전략 차별화 필요



공사비 결정 방식별 비중
금액 기준

20%
[표준시장단가]

35%
[표준품셈]

45%
[재료비, 

기타 견적가격 등]

자료: 관계부처합동(2015), 공공건설공사비적정성제고
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공정경제성과보고
회의(’19.7.9.)

“정부는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위해
공공기관이원가산정을
위한시장가격조사시
거래빈도, 조건, 품목별
특성등을고려하여
종래의최저가격이
아닌적정가격
(최빈값또는평균값)을
적용할계획이다….”

IMAGE

서울시 주요 공통자재(100) 현황(2024.8. 기준)

공정경제성과보고
회의(’19.7.9.)

“정부는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위해
공공기관이원가산정을
위한시장가격조사시
거래빈도, 조건, 품목별
특성등을고려하여
종래의최저가격이
아닌적정가격
(최빈값또는평균값)을
적용할계획이다….”



제22조(건설공사에관한도급계약의원칙)

③ <신 설>

제22조(건설공사에관한도급계약의원칙)

③ 수급인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기관외의자가발주하는공사를도급받은경우로서

발주자와계약을체결한다음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

에계약내용의변경(천재지변, 전쟁등불가항력적사유에

따른경우를포함한다)으로인하여계약금액을조정할필

요가있을때에는제2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권고하는

사항과본조에서정한도급계약의내용에따라그계약

금액의조정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발주자는정당한

사유없이이를거절하지못하며, 성실하게협의에임하

여야한다.



行遠自邇 登高自卑

中庸


